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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967년 우주조약의 체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미국과 구 소련은 수 년간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왔다. 미국 국내법상의 정보공개청구

권이 행사되어 2008년도에 공개되었던 기록에 의하면, 구 소련은 우주공간에서

사인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기를 원했고,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으며, 그 결과, 

모호한 표현을 채택하는데 두 열강이 합의했다고 한다. 

우주조약 제1조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우주공간의 탐색과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그와 같이 모호한

표현 채택의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자국의 영토 보전과 이익을 추구하여야

할 주권이 인정된 국가들이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우주공간을 탐색하라는

규정은 그 내용만으로서도 이미 규범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

우주조약 제2조도 마찬가지라고평가되고 있다.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

칙을 규정하면서,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한 영유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의미와 범위가모호하다고 보인다. 예컨대, 국가이

외의 기업이나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우주 개발과 상업적 이용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미의 관심이 쏠린 부분이 위와 같은 기업의 소유금지여부이다. 

지구상 궤도를 넘어서서, 다른 천체 행성으로의 개발 사업에 착수하려면, 투자

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소유권 금지 여부라는 불확정성은 투자에

걸림돌임이 분명하다. 1967년 우주조약의 체결 이후 40여년 동안, 다양한 학설

과 해석 논쟁이 있어 왔는데 그러한 불확정성을 불식시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

다. 다만, 국가들의 관행과 학설들은 동 조항에 따라 우주 공간을 소유하는 주권

행사는 금지되고 있다는 인식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한편 2015년도에 미국 의회는 우주자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이하 “우

주자원법”이라고 칭함).1) 동 법률에 따르면 천체행성의 천연 자원에 대해서 미

국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되돌아보면 40여년간에 걸쳐서 우주공간에서의 기

1) 51 U.S. Code Subtitle V - Programs Targeting Commercial Opportunities Chapter 513 - Space 
Resource Commercial Exploration And Utilization (§§ 51301 to 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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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과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온 끝에, 결국 소유권은 미국 법령

에 의해서 인정받게 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 국내법에 의한 우주자원의 소유권 인정의 국제법상 의의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1967년 우주조약의 관련된 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학설과 관행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한 국가의 국내 법령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의를 갖

는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우주조약의 특별한

내용과 사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 우주자원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경위, 특히 법률상 중요 개념 등

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셋째,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서, 미국 우주자원법에 따라서 규정되는 우주자

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법적 지위 등을 우주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법의

규율 체계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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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결 론

우주조약 제6조에 따라서,

 

미국은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간인의 우주활동에

대해서 허가 또는 통제할 의무를 부담하고,

 

아울러 그러한 우주활동에 따른 국

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41)

 

그러나 민간 기업이 천체행성 현장에서 천연자원

을 이동(remove)시키는 행위는 우주조약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금지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허가 또는 통제할 의무는 우주조약에

의해서 부과되지 않는다.

 

아폴로 프로그램에서 달 표면에 착륙하여 운석을 주워서 가져온 것처럼,

 

땅을

파서 채굴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돌을 가져오는 행위를 ‘이동’의 개념에 포함

시켜서,

 

기존의 관행대로 하는 것인 만큼,

 

그러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

이 법안의 정당성 논리였다.

 

우주자원법은 미국민이 그런 식으로 우주자원을 점

유(possess)하는 것은 주권에 의한 영유가 아니라는 주장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

다.

 

미국민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한다는 조항은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입

안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천연자원의 이동에 그치지 않고 획득(obtain)에 이르는 경우는 우주조약

및 관련 국제법상 의무의 위반 여지가 더 크다는 점이 고려되어서,

 

우주자원의

획득은 미국이 부담하는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하면서 획득된 우주자원에 대해

서 권리가 부여된다는 규정이 우주자원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내 일

부 전문가들은 이 법이 우주자원을 “혹시 발견하면 갖는다”(finder-keeper)에 불

41) 정영진,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 항공우
주정책,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2018년,6 121면 ; 이영진,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
적 규제”,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8권 제2호, 2013.12,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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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서, 당초 미국 기업들의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의견

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

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

고 기대될 수 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

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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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주조약 제2조는 우주공간의 비영유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권행사 및

여하한 수단에 의해서도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여하한 수단의 의미

와 범위도 모호한 표현 채택의 사례에 속한다. 사인의 소유도 금지됨을 의미하

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우주공간은 전 국가를 위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동 조약 제1조의 법적 구속력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기에, 사인의 소유 금지

여부는 다양한 해석 논쟁의 대상이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2015년도에 우주자원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기업의 우주개

발 투자를 둘러싼 법적인 불확실성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우주자원에

대한 사적인 권리의 규정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 H.R. 1508에서는 다음과 같이 자원에 대한 소유권 규정을 직접 명

시하였었다.

“우주공간에서 획득된 여하한 행성 자원은 해당 자원을 획득한 주체의 소유물

이며, 해당 주체는 연방법 및 국제적 의무에 부합하는 모든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획득’이라는 표현이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영유금지와 상충될 수 있

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천연 자원의 이동(remove)이라는 용어가 법안 토의 과

정에서 사용되었다.

권리에 있어서, 우주자원법은 소유권이라는 용어를 택하지 않고, 행성 자원

또는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회수(recovery)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그러한 자

원에 대한 권리를 갖는 바(“shall be entitled to), 그러한 권리는 미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획득된 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점유, 소유, 운송, 이용 및 판매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주자원법 제51303조는 사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객체는 미국의 국제적 의무

를 포함해서 적용 법률에 맞추어서 획득된(obtained) 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석하여 보면,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획득에 의해서 소유권이 부여될

텐데, 그 획득은 미국의 국제적 의무가 고려되어서 적법성이 판단된다. 

우주자원법은 미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주자원의 획득을 위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는 있다고 기대될 수



航空宇宙政策․法學會誌 第33卷 第2號440

있고, 그렇다면 향후에 우주자원 획득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활동이 국제법상

점진적으로 적법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우주자원, 우주조약 제1조, 우주조약 제2조, 우주민간기업, 천체행성




